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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에서 복지국가와 복지사회의 관계전환
조성한*

1)   

논 문 요 약

복지국가와 복지사회는 대립되는 개념으로 알려져 있지만 복지사회와 복지국가는 공존의 
관계다. 선진 복지국가는 산업화 과정에서 가족, 지역사회, 종교 등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면서 탄생했다. 그러나 국가가 개입하면서 점차 시민사회
는 주변화 되었다. 이런 현상은 결국 국가에 큰 재정적 부담이 되었고 1970년대 오일파동으
로 대부분 복지국가의 심각한 적자재정이 표면화되었다. 이후 선진복지국가에서는 자연발생적
으로 시민사회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으며 국가와의 공조로 복지사회가 다시 발전하고 있다. 
한국은 복지국가 후발주자로 굳이 선진복지국가와 같이 복지국가를 넘어서 복지사회로 갈 이
유가 없다. 지금부터 시민사회의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복지국가와 복지사회의 공조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제어: 복지국가, 복지사회, 복지국가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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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세계적으로 복지국가는 많은 담론들을 통해서 발전･변화해 왔다. 복지국가에 대한 담론은 ‘수

혜자의 자격, 보편성과 선택성, 국가위주와 민간위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현물과 현금’ 등으로 

다양하다. 1970년대 정부실패이후 ‘효율성’이 주요 이슈가 되면서 이분법적이 이슈들이 점차 다

각화 되어가고 있다. 진보정권에서도 수혜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높이고 자격심사를 더 엄격하게 

하고 있으며, 현물과 현금의 장점을 살리는 바우쳐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보수학자들

은 기본소득이라는 보편적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복지의 행정적 비용을 줄이는 연구를 활발히 진

행하고 있다.

특히 복지국가에서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부분을 참여시키는 논의는 더욱 활발하게 진

행되어서 대표적인 복지국가라는 스웨덴에서도 영리법인들의 참여를 통해 사회보험을 다각화시키

는 시도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복지국가의 재정이 무한하지 않고 복지 수혜자는 다원화되

는 상황에서 국가 혼자서는 국민들의 복지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으면서 

복지국가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복지국가에서 민간의 참여가 많아지면서 ‘복지사회’에 관심이 늘어가고 있다. 학자에 따라서는 

복지국가가 성공적으로 정착된 나라를 복지사회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복

지사회는 사회복지에 민간부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복지사회를 보

수주의 영역으로 여기던 진보적 성향의 학자들도 복지국가의 위기 이후 복지국가의 안정적인 발

전에 기여한다는 인식이 생성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아직 복지사회보다는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되고 있다. 주로 OECD국가

를 비교대상으로 삼아 GDP대비 복지재정이 다른 국가에 비해 어느 수준인가를 논하면서 한국은 

복지국가가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는 논리가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Esping-Andresen의 복지국가 

유형에 있어서 많은 학자들이 한국을 자유시장형 모델로 결정을 내리고 있다. 그리고 기업들 중

심으로 사회보험이 제공되고 있다는 차원에서 기업형 복지국가로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아직 한국의 사회보험 지급이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 복지재정을 대로 

사회보험이 완전히 지급되는 OECD국가들과의 여과과정 없이 비교하는 것은 진실을 왜곡시킬 

수 있다.. 그리고 선진국의 대부분이 복지재정이 과도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복지국가 위기에 대

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OECD국가의 재정을 따라잡아야 한다는 의식도 

수정되어야 한다.

한국사회는 현재 눈부신 경제성장과 복지재정의 급속 확대에도 불구하고 노인 및 청소년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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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은 세계에서도 상위권에 들고 있다. 재정만 늘어날 뿐 제도는 질적으로 아직 발전이 안 된 상

태에서 노인은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해서, 청소년은 좌절감에 자살을 하고 있다. 대가족과 이웃

의 해체와 복지국가의 기계적 작동이 사회정서를 고립과 소외로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복지국가에서 복지사회의 논의는 시급한 문제다. 복지국가만 추구하다 보면 선진

국형 복지국가의 위기와 더불어 사회해체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복지국

가와 복지사회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더불어 복지선진국의 복지사회로의 전환사례를 바

탕으로 우리나라에 정책적 시사점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사례로는 북유럽, 유럽, 동북

아시아에서 복지사회의 자료를 풍부히 가지고 있는 스웨덴, 영국, 일본의 복지사회 사례를 사용

했다.

Ⅱ. 복지국가와 복지사회

1. 복지국가의 발전과 위기 그리고 개혁

1) 복지국가의 발전과 성과

복지국가란 용어에 대해서는 전후 영국 노동당의 정책을 한마디로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라는 

주장과 다른 한편으로는 스웨덴 복지를 설명하기 위한 독일 용어를 영어로 번역한 것이 기원이

라는 것이라는 등 다양하다. 그러나 두 나라의 복지국가의 시작이 비슷한 시기라는 점에서 세계

대전 이후의 각 나라 사회복지에 있어서 국가중심의 발전과 확장을 설명하는 것으로 기원을 보

면 되겠다. 

하지만 복지국가의 기원을 찾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복지국가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것이다. 

복지국가의 정의를 살펴보면 사전적으로는 국민의 경제적 안정과 노후, 보건 등을 국가 중심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Briggs(1961)의 설명이 이러한 정의를 더욱 명확히 나타내 준다. 

Briggs에 의해면 복지국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역할을 담당한다.

첫째, 개인이나 가족의 노동가치와 재산이 시장에서 어떤 수준으로 평가되던지 국가가 그 개인

과 가족의 최저한의 소득을 보장해 준다.

둘째, 개인이나 가족이 어떠한 위기상황(병, 노후, 실업)에도 대처할 수 있게 국가가 보장해 준다.

셋째,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시민이 국가로부터 특정 기준의 서비스를 차별없이 받도록 한다. 

이러한 Briggs의 정의는 당시 많은 학자들의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Andersen, 2007). 

산업화가 서구복지국가 형성의 주요한 요인이지만 초기의 사회복지는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발전

을 위해서 노동자계급을 착취하는 수단이었다. 그러나 전후 각 국가의 진보정당들이 정권을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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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면서 사회복지는 국민들을 자본주의 시장경제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의 맡았다. 따라서 

Briggs가 설명한 바와 같이 복지국가는 시장에서의 개인이나 가족의 경제적 가치의 평가와 상관

없이 국가는 모든 국민의 경제적 안정을 보호한다.

서구 유럽에서 국가가 사회복지에 개입한 시기와 복지국가의 형성 시기는 조금씩의 차이는 있

지만 세계대전 전후로 많은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복지국가의 발전양상은 상당한 차

이를 보인다. 서구 유럽의 복지국가의 발전유형으로는 Esping-Andresen(1990)의 3가지 복지국가

의 모델이 대표적으로 사용된다. 재분배나 탈상품화 등에 대한 추후의 연구들은 Esping-Andresen

의 모델이 서구유럽의 복지국가 유형을 완벽히 나타내지는 못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지만 3가지 

모델이 비교적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인정한다(Kammer et al., 2012; Saint-Arnaud & 

Bernard, 2003; Scruggs & Allan, 2006).1)

사실 서구 유럽 복지국가의 구조적인 면을 보면 각 나라가 4대 보험과 빈곤구제를 위한 공적

부조를 중심으로 하는 공통성을 가진다. 그리고 초기의 복지국가와 달리 각 국가들은 점점 보편

적 복지프로그램들을 도입하고 그 범위를 늘려갔다(Robson, 1976) 다만 역사적으로 볼 때 진보

정권과 보수정권의 집권기간에 따라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의 재분배정도, 탈상품화정도, 민간과 

국가의 역할분배 정도, 국가의 복지지출 규모 등에서 결과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다. 

복지국가의 발전은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Robson, 1976; Jørgen, 2007). 우선 절대적 빈곤이 

감소하고 소득불평등도가 개선되었다.2) 이에 따라 국민들의 표준생활수준과 적극적 자유를 통한 

기회 등이 크게 발전했다. 사회적 상호간 신뢰에 의한 사회자본(social capital) 역시 복지국가에 

의해 개선되었다. 보편적 복지가 일반화 되어있는 사회민주주의 모델의 복지국가들이 자유주의 

모델이나 보수주의 모델의 복지국가들에 비해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가 더 높게 나오는 것은 복

지국가의 성과를 확연히 나타내어 주는 것이다.

2) 복지국가의 위기

복지국가의 다양한 성과가 나타내는 이면에는 복지국가의 재정문제가 숨겨져 있었다. 세계대전 

이후 20여년의 짧은 복지국가의 발전이 있었던 반면 1970년대 3차례의 오일파동에 의한 세계적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복지국가의 이면에 숨겨진 재정적자가 표출되었다. 물론 국가재정이 모두 복

1) Esping-Andersen의 모델과 추후 모델의 차이점은 남아메리카의 국가들은 이 모델에서 벗어난다는 것과 유럽의 
국가들 중에도 Esping-Andersen의 구분과 맞지 않는 국가들이 있다는 점들이다. 예를 들면 벨기에나 네덜란드
는 사회민주주의 모델과 보수주의 모델의 중간 정도 위치에 있고, 남유럽의 국가들은 자유주의 모델에 더 적합
하다는 것이다,

2) 최근에 다시 나타나고 있는 양극화의 문제는 복지국가의 실패로 보기 보다는 세계화나 IT산업의 영향으로 보아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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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책에 사용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복지국가에서 복지재정이 차지하는 부분이 단연 가장 컸기 

때문에 복지국가는 재정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비난 받게 되었다. 보수학자나 좌파 마르크스 학자

의 공통된 비판이 복지국가의 방만한 재정운영이었다는 점은 특이할 사항이다(Pierson, 2007).

영국은 1979년 IMF 통치를 받았으며, 스웨덴은 1990년대 적자재정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침체

를 경험했다. 독일 역시 복지국가만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동독과 서독의 통일이 독일 복지재정에 

큰 어려움을 겪게 하여 재정적자가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1980년대부터 복지재정을 급격히 늘

려온 그리스도 10년 만에 재정이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2010년대부터는 국가 파산직전의 위기상

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선진복지국가들은 대부분 1970년대 

경제불황 이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적자재정의 문제가 드러났고 복지국가의 지속성에 대한 문

제가 제기되었다(Glennerster, 2000).

지속성의 문제는 복지국가 자체로만 볼 때 재정적 지속성, 정치적 지속성, 윤리적 지속성이 제

기된다. 재정적 지속성은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세율을 올리는 것이 가능한가의 

문제다. 정치적 지속성은 관료나 정치인들이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효과적으로 복지국가

를 재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마지막으로 윤리적 지속성은 과연 복지국가가 빈곤을 

구제하고 사회통합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윤리적 지속성의 문제는 사회구성원 각 개인이 권리를 앞세우고 의무나 그리고 상호주의에 의

한 사회봉사의 윤리적 책임성의 약화를 의미한다. 윤리적 지속성이 있어야 재정적 지속성과 정치

적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다. 그런데 복지국가는 정치적･행정적으로 국가가 모든 복지의 책임을 

지려했고 따라서 사회구성원의 복지에 대한 윤리성을 약화시켰다. 심지어 집단적 이익을 위해 사

회전체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까지 발생하게 되었다(Robson, 1976).

이에 따라 서구유럽의 복지국가는 사회복지의 급격한 확장만 통제되고 있을 뿐 줄이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Pierson(1996)이 지적한 바와 같이 우선적으로 정치인들은 정지적 부

담을 회피하려고만 하지 누구도 나서서 복지혜택을 줄이지 못했다.3) 복지재정을 줄이려는 노력

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1980년대부터 두드러진 세계화, 탈산업화, 기술발전에 의한 산업구조의 변

화 등이 실업율을 높이고, 양극화를 악화시켰다. 또한 고령화와 더불어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

할의 변화로 인해 노인과 아이들의 보호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이 더 커졌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

는 복지국가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요인이 되었다.

3) 복지프로그램의 대상이 소수인 경우만 축소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상이 다수인 경우는 표를 의식해서 소극적인 
대처만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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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지사회

복지국가의 수요는 늘어가지만 복지재정을 이에 맞춰 늘리기 어려운 여건에서 여러 가지 복지

개혁의 대안들이 마련되고 시험되고 있다. 대부분 국가들은 복지혜택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

고 있고,4) 중복되는 혜택을 폐지하기도 하고, 교육훈련과 근로능력 있는 빈곤층에 대한 근로연계

복지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 개혁과 더불어 전반적 복지국가의 구조를 변화하는 ‘복지사회’도 점차 관심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 자칫 복지사회라고 하면 시장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국가중심의 복지가 아닌 

민간중심의 복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복지국가와 대척되는 대안으로 인식되거나, 단순한 

복지다원주의의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복지사회의 개념은 복지국가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완성된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시민들이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상호주의

(mutualism)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완성된 복지국가는 

지배적인 국가가 아니며 복지와 더불어 자유를 보장한다. 복지국가에서 시민들은 자유를 바탕으

로 자신들의 권리뿐 아니라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책임지고 사회에 봉사한다. 

그래서 복지국가와 복지사회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복지국가가 복지혜택의 자격이나 시민권 그리고 재화의 분배와 재분배 등이 국회에서 정해진 

법에 의해 집행되는 국가적 행태를 의미한다면 복지사회는 사회의 구성원 즉 시민이 전반적 복

지와 그 전제(assumption)에 대해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유기적 사회시스템을 의미한다

(Robson, 1976; Rodger, 2000). 복지국가는 사회와 동떨어져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사회와 

협력적인 관계에 의해서 완성된다. 사회구성원들 개개인이 복지국가의 전제와 정책을 행동이나 

태도에 잘 반영할 수 있을 때 성공적인 복지국가가 성립될 수 있다. 복지국가는 시민들에게 수동

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사회구성원들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에 대한 권리만 주장해

서는 안된다. 사회 안에서 개인들은 본인, 가족 그리고 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도 지녀야 

한다. 이런 의무감을 가질 때 상호주의를 통한 복지사회를 이룰 수 있고, 나아가서 사회적 약자

에 대한 배제를 극복하는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Rodger, 2000). 

이러한 복지사회의 사회통합을 기반으로 해야 건전한 복지국가를 이룰 수 있다. 또한 복지국가

도 사회복지의 모든 것을 국가중심으로 이룬다는 과도한 의욕보다 사회통합에 기여해야 한다. 

Timuss도 복지국가는 복지정책을 통해 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윤리적 습성을 촉진시켜 통합된 

복지사회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Robertson, 1988). 유형에 따라 개인(가족)이나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국가,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국가, 국가가 중심이 되는 복지국가 등으로 

4) 연금받는 연령을 올리고, 병가의 기준을 강화하고, 병가나 휴가 기간을 줄이는 등 복지혜택의 기준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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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가족이나 기업이나 국가가 모두 충분한 복지제공에 실패할 수 있

다((Esping-Andersen, 2002). 다양한 사회의 복지행위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사회통합을 바탕으로 

복지에 대한 도덕적 의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복지사회가 이루어져야 지속가능

한 복지국가를 이룰 수 있다. 따라서 이제 복지국가와 복지사회는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고 서로 

필수불가결한 불가분의 관계라 할 수 있다.

사실 역사적으로나 학문적으로 현대 복지국가를 형성에 큰 기여를 했다고 알려진 영국의 

Beveridge나 Titmuss 그리고 스웨덴의 Myrdal도 무조건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지는 복지국가를 

추구하기 보다는 복지사회를 전제로 하는 국가의 역할을 추구했다. Beveridge는 ‘국가의 최저한의 

보장 원리’를 통해 국가는 최저한의 삶을 보장하지만 개개인의 복지는 개인과 사회의 역할로 규

명했다(Parry, 1985). 또한 국가가 복지에 대한 자발적 조직의 역할을 저해할 정도로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Skillen, 1985). Myrdal은 복지국가에서 개인의 자유와 평등과 형제애를 강조

했고, 나아가 자율적인 행위를 중요시 여겼다(Fujita, 2005). 

이런 복지국가의 선구자들의 기대와 달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점점 더 복지정책을 국가 중심

으로 이끌어 나갔다. 서구유럽에서 자발적 시민사회는 약화되었고 복지수혜자 개인이나 집단은 

책임감은 줄어들었으며 도덕적 해이는 중가해서 결국 국가의 재정능력을 넘어서게 되었다. 복지

국가에서는 개인의 복지에 대한 정치적 개입이 불가피하고 정치는 표를 가장 중요시 여긴다. 따

라서 복지국가의 이론적 합리성에서 벗어나 사회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집단보다 가장 표가 

많은 중산층을 위한 복지가 증대해 왔고 결국 복지국가의 위기를 초래했다. 따라서 Barry(1990)

와 같은 학자는 복지국가가 정치적 게임에 의해 윤리적 지향성에서 벗어난 것은 이미 현실로 증

명이 되었으며, 복지국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보다는 그냥 복지프로그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실용적이라고 주장한다. 복지국가란 용어 자체가 정치적으로 받아드려져서 정치인들로 하여

금 표를 얻는 도구로만 사용하고 싶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국가의 위기와 더불어 서구유럽에는 다시 시민들의 책임의식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자발적 시민단체의 상호주의에 의한 복지행위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국가 중심인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복지국가에서도 애드보커시 단체보다 봉사단체가 활발해졌으며 국가의 지원을 받는 시민

단체도 이제 민간의 자원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형태의 시민단체들도 등장하고 있다. 이

런 현상에 대해 복지국가를 넘어서 시민의 책임과 상호주의에 의한 서비스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사회통합적 복지사회로 전이되고 있는 현상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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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의 복지국가 발전과 복지사회 현황

1.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

우리나라 복지국가의 발전은 서구유럽 복지국가들과 달리 그 발전과정을 설명하기 어렵다. 주

요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의 생성과정이 당시의 사회적 변수에 따른 것이 아닌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박정희 대통령이, 고용보험은 김영삼 대통령의 지

시로 만들어졌다는 설명 외에는 왜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지에 대한 설명을 찾을 수 없다.5) 특히 

군사정권에서는 사회복지를 사회주의와 동일하게 생각해서 일반적인 논의도 하기 힘든 상황이었

고, 문민정부 초기 김영삼 대통령도 당시 각박한 사회복지 수준까지도 ‘소비적 복지’라고 부르면

서 가족중심의 보수적 생산적 복지를 추구했었다. 

실질적인 복지국가의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한 것은 최초의 진보정권인 김대중 정부 시기부

터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시민사회 조직들이 복지관련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시위를 하

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형식적이 공적부조인 ‘생활보호법’이 폐기되고 실질적으로 빈곤을 구제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법’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법을 시작과 함께 우리나라는 복지

국가를 대표하는 4대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제도를 모두 갖추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복지국가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갖추면서 복지국가의 논쟁은 더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러한 논쟁은 2000년대 들어와서 끊이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학자들은 우리나라 복지체

제를 Esping-Andersen의 복지체제 중에서 자유주의 복지모델로 보는 경향이 많으며 일부는 보수

주의적 복지체제로 분류하거나,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혼합 정도 보기도 한다(김연명, 2002). 그 

이유는 탈상품화나 탈가족화의 정도가 낮다는 분석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이다. 

복지재정에 대한 논쟁에 들어서면 진보학자와 보수적 경제학자들 간에는 극심한 차이가 나온

다. 대부분 진보학자들은 OECD국가들의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GDP대비 복지재정이 매우 낮기 

때문에 복지국가로 볼 수 없다고 비판한다. 반면에 보수적 경제학자들은 복지국가에서 가장 재정

적 비중이 높은 국민연금의 지불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낮게 보일 뿐이며 우리

나라가 고령화와 더불어 국민연금 지급이 완전히 집행되게 된다면 달리 복지재정을 늘리지 않아

도 OECD국가들의 복지재정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옥동석, 2019). 

5) 국민연금에 대해 박정희대통령이 중화학공업을 육성할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결정이란 주장이 있지만 그 주장
의 배경이 국회의사록에 있는 야당의원들의 의사발언이었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없다. 또한 당시 중화학공업 육
성은 시급하게 시행된 반면, 국민연금을 시행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경제적 상황을 볼 때 충분한 기금마련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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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의 복지체제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사회민주주의 모델을 이상적으로 보고 보편성을 강조

하고 재정을 늘려가야 한다던 주장은 점차 우리나라 복지국가가 성숙해 가면서 더 깊이 있는 담

론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적인 복지국가의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복지국가의 성

격을 어느 하나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정의룡･양재진, 2012; 김연명, 2013). 또한 복지

국가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하지만 무조건 보편적 프로그램만을 주장해서는 안되고 선진복지

국가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정상황에 따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선택적 프로그램도 

활용해야 한다는 논의도 진보학자들 간에 나오고 있다(성경륭, 2014).

무엇보다 우리나라 복지국가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아직 이뤄지

지 않았다는 문제제기도 있다(신광영, 2012; 윤홍식, 2019; 한신실, 2020). 신광영은 2000년대 

중요한 복지담론들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복지정치는 주체가 분명하지 않은 형성단계라고 규명

했다. 윤홍식은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을 평가해 본 결과 몇몇 복지프로그램들이 도입되고 강화

되었지만 복지국가로서 갖춰야 할 구조적 문제는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보수적인 부

분이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신실(2020)은 그동안 복지국가가 재정적이나 프로그램 면에서 

많은 성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발전전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복지국가의 성격이 정해지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Esping-Andersen은 동아시아 복지국가들은 독자적 구성형태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1999). 일본을 예로 들어 미국과 유럽의 혼합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서구유럽의 경우 산업화, 

민주화, 사회민주주의 이념의 부흥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체계적으로 경험하면서 점진적인 복지

국가의 형성을 이루었고 복지국가의 위기도 경험했다. 그러나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에는 유럽

이 복지국가의 위기를 경험할 때 복지국가가 시작되었으며 산업화와 자본주의, 사회민주주의 등

을 한꺼번에 경험하면서 복지국가가 성장해왔다.

한국의 경우는 김대중 정부에 이르러 복지국가가 급격히 성장하기 시작했다. 보수정부나 진보

정부나 복지국가의 불가피성과 경제성장의 당위성 그리고 유럽의 복지국가로 인한 재정적 위기

까지 정책에 반영해야 했다. 복지국가를 대하는 태도는 보수정부나 진보정부에서 복지국가는 계

속 성장해 왔고, 마찬가지로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도 이루어 왔다(성경륭, 2014; 이태수 

2014). 복지재정을 늘려야 하는 당위성과 적자재정에 대한 경계도 계속 공존해 왔다.

2. 한국 복지사회의 현황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복지사회에 대한 논의가 조금씩 시작되고 있다. 강준만(2012)은 

국가가 시민사회를 복지서비스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복지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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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민사회를 정치적으로만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시민참여율은 다른 나라보다 낮지 

않은데 봉사참여율은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사회가 정치로부터 독립해서 지방이나 

작은 지역으로 활동영역을 전환시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서비스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

다고 주장한다.

군사정권 이후 우리나라 복지국가를 지원하고 발전시키는데 시민사회는 지대한 영향을 준 것

을 사실이다. 그런데 시민사회의 역할중 목소리를 내는 애드보커시 활동이 두드러졌고 봉사활동

의 영역은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우리나라 시민사회를 애드보커시 그룹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

는 주요한 요인은 정치환경에 있다(강준만, 2012; 주성수, 2017). 모든 정책에 정치가 너무 크게 

개입되어 있고 복지국가도 과잉정치에 지배받고 있다. 어느 정권이던 관변단체가 존재하고 블랙･
화이트 리스트가 등장한다. 관변단체는 다른 시민단체보다 훨씬 많은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고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르면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재정지원액이 대폭 삭감된다. 

주요 비영리기관들이 관치화되어 있는 점도 우리나라가 복지사회로 변화해 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조흥식, 201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대한적십자 같이 대표적 모금회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재정적으로나 권위에 있어서 타 비영리조직들

과 형평성에서 문제가 생긴다(조승석･신준석, 2016). 그리고 이 두 기관이 수차례에 거쳐 대형 

비리에 휩싸이곤 하다 보니 국민들의 비영리조직에 대한 신뢰수준이 낮아진다. 

많은 비영리조직들의 회계부정에 대해서 수시로 언론에 발표되는 것 자체가 시민사회의 복지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낮춘다(박미희 외, 2019).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비영리

조직들이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가에 대한 치밀한 계획 대신에 내 기관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

어오는가에 더 관심을 갖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 다른 이유는 비영리조직들이 객관성을 갖춘 인

사로 구성된 이사회에 의해 투명하게 운영되기보다 개인에게 사유화되어 있는 경향이 높기 때문

이기도 하다(이종수, 2008). 

복지사회는 시민단체가 많이 참여한다고 해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사회와 기업과 가족 

역시 중요한 변수다. Esping-Andersen(2002)도 복지국가가 되더라도 기업이나 가족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특히 현재와 같은 환경에서는 국가 외에 다양한 변수의 상호협력이 중요하다

고 했다. 특히 돌봄에 있어서는 더욱 가족의 역할이 크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이들이나 노인들 

그리고 장애인 돌봄에 있어서 국가나 시민사회의 역할이 많이 부족한 반면 가족은 맞벌이 부부

가 늘어가고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어린이집 문제는 수시로 언론에 문제가 제기되고 노인

자살률은 여러 해 동안 OECD국가 1, 2위를 다투고 있다. 노인자살의 요인으로는 우울증이나 자

존감 등이 대표적인데 이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건강과 재정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사회정책에서 복지국가와 복지사회의 관계전환 117

만 배우자 유무나 자식 간의 관계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이수정･이은주, 2019).

돌봄에 있어서 국가가 나서서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과 지역사회의 협조가 없

이 국가의 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복지국가가 훨씬 발전한 서구유럽에서도 최근에 와서는 시

민사회의 활동이 활발해진 것도 국가만으로 복지사회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인식되었기 때문이

다. 한동우(2016)은 복지국가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권위주의적 복지국가와 허약한 시민사회의 조

합이라고 강조한다. 허약한 시민사회는 의무와 책임감이 상실되고, 상호주의에 의한 협조와 봉사

가 이루어지지 않는 자율성을 잃어버린 사회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복지국가를 뒷받침할 건전한 

복지사회를 이룰 수 없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복지국가가 완성되려면 시민사회와 국가의 상호

의존 파트너쉽이 필수적이다(이종수, 2008; 주성수, 2017; 한동우, 2016).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

직 복지국가도 완성하지 못한 반면 시민사회는 성숙하지 못하고,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지역사

회와 가족이 상호성이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간과한 채 복지국가 재정을 높이는 데만 치

중하면 복지선진국이 겪었던 위기보다 더 큰 위험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Ⅳ. 해외사례

1. 일본 복지국가와 복지사회

서구 사회가 2차 세계대전 직후 복지국가로 발전해 나갔던 것과 달리 패전국가였던 일본은 국

가 자체의 재정적 열악함에 의해 복지국가는 뒤쳐졌다. 비록 여러 가지 복지 프로그램들이 세계

대전후 시작이 되었지만 일본의 복지는 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1960년대 점차 모습을 갖

추어 나갔다(Chan, Cheung & Peng; 2004). 의료보험과 국민연금(1961), 노인복지법(1963), 아

동수당(1971), 노인무상의료(1972) 등 보편적 복지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다. 또한 2차 세계대적 

직후 만들어졌던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근로자 관련 제도들도 1960년대부터 예산도 늘어나고 

제도적으로 자리를 잡아갔다. 

그러나 일본의 노동정책 중심의 사회정책에 대한 불만과 더불어 1960년대 말부터 환경운동, 공

해운동, 주민운동, 복지운동 등이 결합된 사회운동세력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김영직･조민효, 

2015). 일본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1973년을 ‘복지국가의 원년’으로 천명하고 연금

제도를 대폭 개혁하고 노인 무상의료를 도입하는 등 복지예산을 증액하였다Chan et al., 2004).

그러나 복지국가의 원년은 시작과 더불어 찾아온 오일파동에 의한 세 차례 경제위기와 함께 

방향을 전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복지사회’란 용어는 당시 여당인 자민당의 복지정책에 대한 논

의에 자주 등장했다(Watanuki, 1986). 이와 관련된 보고서들도 발표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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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설계계획(1975)’와 ‘생애설계복지계획(1976)’ 등이다. 이 보고서들에서도 ‘복지사회’란 용어가 

사용되었고, 일본 총리 오히라 마사요시는 1979년 공식적으로 ‘일본식 복지사회’를 천명하였다.

오히라는 ‘일본식 복지사회’의 선언에서 ‘공정한(fair), 자애로운(gracious), 활동적인(active)’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최소한의 국가보장과 자립정신을 강조하면서 개인･가족･기업과 더불어 지역

네트워크가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통합을 위해 힘써야 함을 강조하였다. 오히라의 뒤를 이은 나까

소네도 특히 노인의 복지를 위해서는 ‘작은정부와 민간활력’으로 따듯한 마음의 지역중심의 사회

통합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홍진이, 1999; Chan et al.).

어느 국가든지 지배정당의 총수가 선언한 일이 아무 준비가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은 없

다. 자민당이 복지사회를 내세웠어도 일본 사회가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면 의미없는 일이 되었

을 것이다. 일본은 서구 유럽에 비해 산업화와 더불어 가족이나 지역사회가 해체의 정도가 약했

다(Myamoto, 2003). 또한 높은 경제성장률과 더불어 남성위주의 경제활동과 기업의 ‘평생고용’

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복지사회가 유지될 수 있었다. 당시의 고령화도 높은 수준이 아니었기 때

문에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보살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서구유럽과 달리 한국이나 대

만, 중국들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도 신속한 경제발전과 생산적인 복지모델을 추구하

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복지사회에 대한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본의 진보세력들은 ‘일

본식 복지사회’를 ‘일본식 기업복지’라고 비판하였다. 외국에서도 여러 학자들이 일본이 복지사회

를 이룰 만큼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시민사회가 형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였다

(Young, 2000). 일본의 NPO들은 정부와 계층적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수평적인 파트너쉽

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NPO가 정부에 의해 만들어지고 정부와 수평적 관계가 

아닌 정부의 예산제공과 정부의 규정에 따라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정부의 산하 기관과 

동일하게 볼 수 있으며 ‘복지사회’를 이루기 위한 사회관계가 아니라고 보았다.

일본 학자들 중에도 일본의 시민사회는 외국에 비해서 특별히 성숙하다고 보기 힘들다는 견해

가 있다. 사회자본이론을 바탕으로 일본 시민사회를 평가하면 일본인들의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

가 서구 유럽에 비해 특별히 높지는 않다고 한다. 그리고 낯선 시민사회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

하는 비율도 낮다고 한다(Inoguchi, 2002). 이러한 참여율과 신뢰도도 1970년대에 비해 1998년

도에는 다소 낮아지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Nishide & Yamaguchi, 2005).

그러나 사회자본이란 추상적 개념으로 조사마다 다른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일본 내 연구들에서

는 국민들의 시민사회 참여율이 동･서양의 비교국가들 보다 높게 나온다는 연구들도 있고, 사회

자본과 다른 변수를 사용하여 일본의 신뢰도는 매우 높다는 연구도 있다(Chan et al.).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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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범죄율, 경제행위 관례 등을 분석해 보면 신뢰도가 높게 예측된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은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도는 높지 않지만 가족･친족･이웃이나 같은 커뮤니티, 회

사 내에서의 신뢰도는 높게 나온다(Inoguchi, 2002). 낯선 사람이라도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신뢰도가 높아지기도 한다. 따라서 시민사회 활동도 공적 조직과 개인적으로 가까운 조직이

나 사회 안에서 많이 이루어진다. 또한 여러 사회조사에서도 상당 비율의 사람들이 사회에 기여

를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더 높은 신뢰도를 보인다는 연구도 

있다(Yoshino, 2002). 노인들은 자신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어떤 보답을 원하는 차원에서의 사

회봉사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도 있다. 

1970년대부터 이러한 시민의식과 사회자본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복지국가를 추구하기 보다는 복지사회를 추구할 수 있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일본에서

는 복지에 대한 이념적 공방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 진보적 입장에서는 복지사회보다는 복지국가

를 추구했지만 유렵 복지국가의 실패의 전철을 밟는 것은 대부분 원치 않았다.

다만 최근에는 고령화의 정도가 너무 높아져서 시민사회나 기업에서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

고 보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복지개입이 이전보다 더 요구되고 있다고 한다. 복지국가만을 추구

하면 유럽과 같은 실패를 경험할 수 있지만 국가의 복지투자 없이 복지사회도 이루어질 수 없다

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국가와 복지사회는 병립해야 한다고 본다.

2. 영국 복지국가와 복지사회

복지국가로서의 영국의 위치는 미국보다는 높은 수준의 복지를 유지하지만 평균적 유럽에 비

해서는 약한 수준이다. 영국은 역사적으로 산업화가 가장 먼저 시작이 되었고 이에 따라 시장경

제도 서구 유럽에서 시기적으로 가장 앞서 이루어졌다. 반면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복지정책의 

발전도 어느 나라보다 앞섰다. 그러나 이념적으로 시장경제에 가까운 문화 때문에 다른 유럽에 

비해서는 약한 복지국가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영국은 복지사회에서 복지국가로 전환되는 역사적 과정이 뚜렷하

게 나타난다. 영국은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노동규제가 만들어 지다

가 1601년 최초로 중앙정부에 의한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제정되었다. 구빈법의 성격에 대해서는 

노동자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라는 견해와 세계 최초의 복지규정이란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최소한의 공적부조에 해당되는 구빈법에서 복지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영국은 다양한 집단

과 개인들의 활동에 의한 복지사회가 형성되었었다. 길드조직들은 빈곤 구제를 위한 재단들을 만

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고 다양한 단체들이 구호시설을 만들었다. 이러한 비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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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단체의 구호활동이 우후죽순으로 생성되자 이들을 조율하기 위해서 ‘자선조직협회’가 만들어

지기도 했다. 이러한 자선조직협회의 ‘우애방문(friendly visiting)’ 활동은 영국이나 미국에서 case 

work으로 발전되었다. 우애방문은 대학생들의 빈곤에 대한 관심을 높이게 되었고 이는 곧 인보

관 운동(settlement house movement)으로 이어졌다.

비슷한 시기에 형성된 페이비안 소사이어티(Fabian Society)는 구빈법 개혁을 위한 왕립위원회 

소소파로 참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대 영국 복지국가 형성에 큰 기여를 했다. Charles booth나 

Benjamin Rowntree와 같은 사업가들은 사비로 영국의 빈곤 실태에 대한 사회조사를 수행해서 

국민과 정부에 알리는데 큰 기여를 했다. 특히 Rowntree는 1950년대까지 3차례 조사를 수행하

면서 빈곤변화를 파악했고 절대적 빈곤에 대한 개념을 정립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공제조합(friendly society)이 존재했다. 공제조합들은 국가에서 제공해주지 

않는 복지를 스스로 창출해서 가입된 회원들은 병이나 노후 등의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조합

으로부터 구제를 받는 조직이다. 영국은 18, 19세기에 공제조합들이 가장 흥행했는데 법으로 ‘좋

은 우애조직(socieies of good fellowship’이라고 정의되기도 했다(Harris, 2018). 공제조합들의 목

적은 회원들의 복지를 위한 것이었지만 많은 공제조합들이 회원으로 가입할 능력이 안 되는 저

임금 노동자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기도 했다. 공제조합들은 19세기 들어와서 작은 

지역조합들이 병합하여 큰 전국적 조합들로 발전하였다.

영국 복지국가의 아버지라고 불리던 Willam Beveridge가 추구했던 것도 복지국가보다 복지사

회였다(Komine, 2006). Beveridge는 국가는 복지에 있어서 최소한의 역할만 담당하고 완전고용

의 달성에 더 치중해야 하며 그 이상은 자유로운 시민들의 자발적 행동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Beveridge는 또한 복지국가보다는 ‘사회서비스 국가(social service state)’라는 말을 선호했다. 복

지국가는 너무 과도한 혜택이 주어지고 사람들은 나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Beveridge

는 국가의 보편적 복지가 시민사회의 자발적 봉사나 공제조합들이 약화시키는 것도 우려했다

(Ramsden & Cresswell, 2019).

그러나 베버리지의 설계와 달리 영국은 노동당이 집권한 이후 복지사회보다 복지국가를 추구

했다. NHS(National Healthe Service)와 다양한 사회보험들이 신설되고 새로운 사회서비스가 늘

어갔다. 공제조합들은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국가차원의 보험이 필요하다

고 캠페인을 벌였지만 모든 국민을 포함한 보편적 국가 사회보험이 만들어지면서 베버리지의 걱

정대로 주변화 되어갔다(Glennerster, 1995; Harris, 2018). 그렇다고 해서 영국의 복지사회문화

가 축소된 것은 아니었다. 잠시 축소되던 시민사회는 1950년부터 다시 커지기 시작했다(More, 

2007). 다만 복지서비스에서 ‘조언과 캠페인’으로 주 역할이 변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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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이전 복지서비스를 독립적으로 제공하던 시민단체들은 국가의 복지활동이 활발해지면

서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변화되어 갔지만 점차 복직국가가 감당하지 못하는 분야를 발견하기 시

작했다. 여성단체들은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위한 안식처를 제공하고, 복지국가에서 소

외된 노인들을 돌보는 단체가 만들어지고, 세계전쟁 시기부터 외국에서 망명한 사람들을 돕는 시

민들도 조직을 이어갔다(Glennerster, 1995: Ramsden & Cresswell, 2019; Thane, 2009). 영국

의 보편적 의료체계인 NHS가 설립되었지만 처음부터 모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의 자발적 조직의 도움을 받을 일이 많았다.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다양한 자발적 응급서비스 조

직(Voluntary Aid Societies)들이 존재했고 NHA가 설립된 이후에도 사고위험도가 높은 산업체들

에 대한 응급조치 훈련이나 국립병원의 앰뷸런스 운행 등 NHS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을 맡아

왔다.

오일파동 이후 복지국가가 세계 각 복지국가의 재정을 어렵게 했다는 인식이 늘어가고 복지재

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압력이 높아지면서 영국도 다시 복지사회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

작했다. 특히 영국이 1979년 IMF 통치아래 들어가면서 정권이 신자유주의를 대표하는 대처정부

로 바뀌자 모든 정부활동에 있어서 민간계약(contract-out)이 늘어갔고 복지부문도 예외는 아니

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문화는 초기에 민간위탁을 받은 기업이나 자발적 조직에게 계약에 대한 

서류작업이나 다양한 규제의 부담을 주게 되어 이 분야의 규제완화가 시행되기도 했다(Laratta, 

2009).

1997년 신노동당 정부가 들어서자 이미 준비되어 있던 Giddens의 ‘제 3의 길’을 내세워 적극

적 복지를 추구하는 복지사회를 추구하였다. 제 3의 길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했지만 보수

당과는 달리 접근하였다. 보수당서는 ‘계약’을 중시하였지만, 신노동당의 제 3의 길은 ‘파트너쉽’

을 강조했다(Ashcroft et al., 2000; Laratta, 2009; Rhodes, 2000). 파트너쉽의 관계는 규제문제

도 해결하려 했지만 계약문화에서 발생하는 시장적 ‘비형평적 서비스 접근성’ 문제도 해결하려 

했다.

3. 스웨덴의 복지국가와 복지사회

스웨덴은 복지국가가 발달한 북유럽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복지국가로 알려져 있다. Espin- 

Andersen의 유명한 복지국가의 모델 연구로 인해 스웨덴은 시민사회가 없는 사회민주주의 복지

국가로 인식이 되었다(Lundctröm & Svedberg, 2003). 그러나 스웨덴은 시민사회운동이 활발한 

유렵국가들 중에서도 시민들의 자발적 조직 활동이 다른 나라에 비해 활발한 축에 속한다.

유럽 어느 곳에서나 국가가 복지를 제공하기 전에는 가족과 지역사회 그리고 교회의 역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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컸다. 특히 역사적으로 친인척이 아닌 제 3자 복지제공의 중심이 되었다. 스웨덴도 예외는 아니

어서 산업화 이전에 교회가 복지의 주요기구로 존재했다. 그러나 스웨덴이 다른 유럽국가와 다른 

점은 1520년대 종교개혁이후 카톨릭교회의 모든 재산이 국가에 의해 몰수당하면서 이후 교회의 

복지는 국가교회((national church)에서 독점적으로 제공되었다(Wijkström, 2004). 이런 차이점에 

의해 스웨덴의 복지국가 이전시대에 교회의 활동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었다(Leis-Peters, 2014).

스웨덴의 시민사회조직들은 전통적으로 서비스조직보다는 노동조합과 같이 자신의 의견을 정

책에 반영하기 위한 애드보커시 조직들이 지배했다(Arvidson et at., 2002;Lundberg, 2018). 따

라서 교회와 교회에서 파생된 여러 조직들이 교육훈련, 보건, 빈곤구제, 장애인 보호 등의 복지서

비스를 제공했다. 교회관련 조직들은 20세기 초까지는 민간자본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스

웨덴 복지국가가 발전하면서 점차 정부 재정에 기대 국가의 복지서비스를 대신하는 역할을 많이 

담당했다.

스웨덴에서는 노동조합, 농촌지주조합 등 강한 비판과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시민단체들이 사

회민주주의 복지국가 형성에 크게 기여함에 따라 이와 같이 애드보커시 조직들이 주요 주목을 

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발적 조직이 전무했던 것은 아니다. 이들은 주

로 국가와의 협력하면서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폭력을 경험한 여성보호, 도움이 필요한 어

린이 보호, 노숙자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 에이즈 환자관련 서비스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해 왔

다(Lundström & Svedberg, 2003). 교회나 교회관련 조직들도 이러한 역할과 더불어 보건과 교

육에 관련된 일을 꾸준히 집행해 왔다.

그러나 스웨덴은 1980년대까지는 사회서비스의 역할을 하는 자발적 조직에 비해서 목소리를 

내는 애드보커시 조직들이 지배적이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스웨덴의 시민사회가 다양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들과 참여자들이 대폭 늘어났다. 교회 역시 

국가로부터 독립해서 민간자원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스웨덴 시민사회의 자발적 

조직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Lundström & Svedberg, 2003).

첫째는 스칸디나비아 비전문적 민주형 조직으로 스웨덴과 스칸디나비아 지역에 전통적으로 주

류를 이루는 시민조직으로 이념･정책 등의 정치사회적 토론을 이끄는 집단이다. 노동조합, 기업

연합 등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최근에 와서는 ‘국가연금연합(National Association of Pensioners)’

가 가장 큰 조직이다. 이러한 조직들은 전통적 스웨덴의 대중운동 문화를 나타낸다. 그러나 점차 

스웨덴 정부의 이와 같은 조직에 대한 재정지원이 줄어들면서 서비스 조직으로 전환되기도 하였

다(Arvidson, et al., 2002).

둘째는 앵글로색슨 자발적 조직으로 스웨덴에서 대표적 조직은 Stockholm City Missio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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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에 시작된 기독교 이념을 근본으로 한 사회봉사를 위한 조직이다. City Mission의 공식적

인 설립 목표는 ‘be there’로 표현되면 전문적 서비스와 교육을 중심으로 사회의 어려운 곳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왔다. 이 외에도 다양한 봉사조직들이 있었는데 1980년대 중반까지는 주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으면서 활동했지만 스웨덴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정부의 지원이 

줄어들었다. 1990년대 스웨덴 재정 위기가 극에 달하면서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들은 정부

로부터 독립해서 민간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있다.

셋째는 최근에 시작된 자발적 조직의 새로운 경향으로 소위 ‘자발적 센터(volunteering center)’

들이 생겨났다. 여기에 참여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무보수로 일하면서 공공기관이나 앞에서 얘기

한 이미 정립된 시민사회조직들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조직들은 지역의 정치인, 고위관료나 열정적인 시민들에 의해서 조직된다. 이 조직들은 

대부분 앞의 두 종류의 시민사회조직들과 달리 특정 이념이나 가치에 기반하지 않고 오랜 지속

적 활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밖에도 스웨덴에는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고 사회기업들의 활동이 활발하고 새로운 사회복지

활동을 위한 조합(neo-cooperatives)들이 생성되고 있다. 예를 들면 부모조합(parent cooperatives)

과 마약중독자조합 등이 있다(Wijkström, 2004). 부모조합은 유치원이나 탁아소 등을 운영하고, 마

약중독자조합은 이전에 마약중독을 경험한 사람들이 마약치유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새

로운 형태의 조합은 스웨덴 시민사회조직의 미래형으로까지 기대되고 있다.

4. 외국사례의 함의

우선, 외국사례는 복지국가와 복지사회는 서로 공존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복지국가의 등장

과 함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진 시민사회는 사회복지의 장에서 점차 위치를 잃어갔었다. 특히 

영국의 경우 이런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복지국가가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자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자발적 조직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서 국가와 공조하기 시작하고 있다. 국가도 시민

사회와 파트너쉽을 유지하면서 영리기업까지 효율성 차원에서 참여시켜 복지국가와 복지사회를 

공존케 하고 있다. 일본과 같은 태생적 복지사회인 곳에서는 복지국가를 발전시켜 복지사회와 조

화를 이루려 하고 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점은 영국이나 스웨덴과 같이 복지국가 발전에 큰 힘이 되었던 애드보

커시 단체들이 복지국가의 위기를 맞이해서 사회봉사 조직으로 전환되기 시작한 사실이다. 국가

도 이에 상응하여 애드보커시 조직들보다 사회봉사 조직에 재정지원을 더 늘리면서 파트너쉽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국가에 의지하기 보다는 자율성에 의한 책임있는 봉사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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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전적으로 국가의 재정에 의존하던 자발적 봉사조직들도 민간재정에 의존하기 시

작했다는 점이다. 기금모금 활동을 통해서 국가의 재정개선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면서, 자율성을 

갖춰나가고 있는 것이다.

네 번째, 스웨덴의 경우는 영국이나 일본과 같은 복지사회가 크게 발전해 있지 않았었다. 주로 

애드보커시 시민조직들이 복지국가 발전에 큰 기여를 했었다.6) 그러나 스웨덴 복지국가가 어려

움을 겪게 되자 다양한 자발적 조직들이 만들어지면서 각종 사회봉사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런 

현상은 스웨덴의 잠재정 복지사회의 발현으로 볼 수 있다. 시민들이 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

감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이런 사회현상이 나타날 수 없다

Ⅴ. 정책적 제언 및 결론

우리나라는 서구유럽의 복지국가와 달리 ‘복지국가를 넘어서’ 복지사회를 이룰 환경적 상황이 

아니다. 경제성장도 지속해야 하고, 탈산업화와 세계화, 그리고 3차 산업에 이어 4차 산업에 따

른 실업문제에도 대처해야 하고, 점차 적자재정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문제도 안심하고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일부 진보학자나 진보 애드보커시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탈가족, 탈기업의 

복지국가만을 추구할 여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진보성향의 정권에서도 국정과제 순위에서 경제성장을 우선으로 두는 반면, 보

수성향의 정권에서도 많은 복지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는 등 우리나라 복지국가의 발전 과정에 

잘 나타난다. 복지사회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난맥을 풀어나갈 중요한 대안이다. 시민사회, 기업, 

가족, 커뮤니티 등이 책임감을 가지고 자율적 복지사회를 이룬다면 재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돌봄

문제가 개선되어 자살과 같은 사회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시민사회가 아직 애드보커시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회봉

사단체, 기금모금단체, 애드보커시 단체들의 재정 불투명성과 끊이지 않는 비리로 시민사회가 시

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맞벌이 가족은 늘어가는데 보육원이나 학교가 돌봄역할을 제대

로 못하고 있다. 고령자가 늘어가고 이에 따른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국가도 민간도 체계적으

로 대처를 못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도 복지사회도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정치적으로 복지국가만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6) 그나마 애드보커시 시민조직들은 복지국가가 자리를 잡고는 레크리에이션 조직이나 친목단체로 많이 전환되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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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유럽의 복지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사들은 대부분 복지사회를 복지국가의 성공에 있

어서 필수적 요소로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과도한 복지국가를 추구하다가 어

려움을 겪은 국가들에서는 자율적으로 복지사회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우리나라가 복지국가 

선진국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복지국가와 복지사회를 같이 추구한다면 더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복지국가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복지사회를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 외국의 사례나 우리나라의 

상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을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애드보커시 그룹이 중심이 되고 있는 시민사회를 사회봉사를 위한 비영리단체가 중심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영국이나 스웨덴은 복지국가 초기에는 애드보커시 시민단체의 지원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복지국가 위기 이후에는 애드보커시 시민단체도 사회봉사 단체로 전환하는 경우

가 빈번했으며 사회봉사를 위한 다양한 자발적 조직이 만들어졌다. 우리나라에도 사회봉사 시민

단체들이 많이 있지만 복지국가의 정치화로 인해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에

도 우선순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시민단체는 비영리단체법에 의해서 정부가 지원을 하

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애드보커시 단체에 대한 지원에 많은 제약을 두고 사회봉사

단체에 대한 지원이 중심이 되게 해서 스웨덴과 같이 자연스럽게 시민사회가 봉사에 중심을 두

도록 전환시켜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 봉사조직과 가족의 기능을 재활성화시켜야 한다. 외국 사례의 세 국가 모두 지

역사회의 자발적 조직이 활성화 되고 있다. 또한 복지국가 정책이나 이론의 대가라고 하는 사람

들은 모두 가족이 복지국가의 중요한 한 축임을 강조하고 있다. 의무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한 

자율성 상호협조가 복지사회의 필수 요소다. 특히 돌봄은 복지국가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

제로써 자율적 지역사회와 시민사회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국가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

다. 일본이 자살률을 낮추는데 정부가 재정적으로 많은 지출도 했지만 지역시민사회의 역할도 컸

었다.

셋째, 영리조직이 복지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복지국가의 궁극적 목표

인 완전고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3차･4차 산업시대에 영리조직이 담당할 역할은 중요하다. 

실업률이 높아지면 복지국가의 핵심인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

가차원에서 반기업정서를 완화시키면서 기업들로 하여금 더 적극적인 고용 및 사회봉사에 기여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들의 기부금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이 정부와 관계있는 기관이

나 사업에 몰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 기업과 같이 재정지원이 필요한 단체들이 정부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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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기대고 있어서 자율성이 위협을 받는다. 기업들의 시민사회에 기부행위가 잘 이루어지도록 제

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넷째, 복지사회가 형성되려면 정부･시민사회･기업의 상호협조 파트너쉽의 협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학자들은 주장한다. 정부가 재정을 지원한다는 우위적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되고 파트너쉽

의 상호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명한 계약과 공정하고 명확한 사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경우 지원금 신청은 까다롭게 하는 대신 사

후평가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재정지원의 성과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 또한 관변단체에 

주어진 재정도 집행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지 않아 형식적인 집행이 실행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

서 수평적 파트너쉽이라고 해도 성과는 명확히 이루어져야 효율적인 복지국가와 복지사회의 조

합이 가능하다. 이러한 조합은 시민사회의 의무감과 책임감이 갖춰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다섯째 사회봉사조직들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법규정 마련과 감시가 있어야 한다. 비영리단체의 

이사회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사실상 이사회도 비영리단체 설립자 마음대로 구성하는 것이 관례

로 되어 있다. 설립자는 비영리단체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재정운용과 사업집행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비영리단체의 비리는 설립자가 소유주라는 인식에서 시작이 된다.

특히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전제는 시민사회의 신뢰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의 

비리가 수시로 발표되면서 시민사회에 대한 신뢰가 저하된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책임과 의무

를 바탕으로 하는 복지사회는 요원한 것이 되고 정치와 기계적인 제도와 정부재정으로만 구성된 

복지국가가 계속되면서 서구유럽의 복지국가의 위기를 겪을 수 있다. 지금부터 복지사회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충실히 한다면 복지국가를 넘지 않고도 복지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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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nge of Relationship Between Welfare State and 
Welfare Society in Social Policy

Sung Han Cho

Welfare state and welfare society should be harmonized. They need each other. States 

started to deliver social welfare where families, communities, and churches could not provide 

enough welfare during industrialization era. After World War the Western states began to 

monopolize social welfare. And welfare state without welfare society resulted in significant 

deficit finance. After welfare state crisis civil society became more active. Welfare states 

began to recognize the need of welfare society. Korea don’t have to follow Western welfare 

states’ example. Korea has to combine welfare state and welfare society before it is too late.

Key words: welfare state, welfare society, welfare state crisis


